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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증대하는 가
운데,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
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수준 간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일자리 특성 및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ISSP(국제인식조사)의 2005년 Work Orientation 자료와 
각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 수준, 고용률 등 국
가 수준 데이터를 포함한 OEC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본 연
구는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개인이 속해있는 각 국가별 
고용보호제도 및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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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다층모형인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부적
(-)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근
로자들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반영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격차 변수
의 경우,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
계를 가져,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가 존재할수록, 주관적 고용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 유
연성 자체는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통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비정규
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때에는 오히려 고용전망을 악화시키고, 특히 노동의 상향이동 가능
성을 저해하여 고용불안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을 반영하는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소극
적 노동시장정책(PLMPs) 지출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지출수준은 모두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불안에 대한 복지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에 대한 안전망
을 제공하여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미래
에 발생 가능한 실업 상태에서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재)고용 증진에 목표를 
가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잠재적 실업상태에서의 재고용 
가능성 및 고용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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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인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안전성 요소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준만이 노동시장 유연
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
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
추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
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장기실업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서 강조되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두 요소는‘고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공유한다. 노
동시장 유연성이 노동 수요측면을 활성화시켜 고용 기회를 확대하
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적합한 일자리로의 (재)고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면 이는 고용불안을 낮추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국가 안전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전성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에 대
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 중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
장 유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연안전성 모델의 고용불안 완화 효과를 논
의하였다. 
주요어 : 주관적 고용불안, 유연안전성, 노동시장 유연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위계적 선형 모형 
(HLM) 
학  번 : 2013-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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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1)) 모델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총 18개 
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전성 수준에 따른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 차이를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일(work)’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부분에까지 이른다. 안정적인 고
용은 줄곧 사람들의 주요한 욕구 중 하나였으며, 과거 높은 경제성
장률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안정적
이고(stable), 안전하다고(secure) 여겨졌다. 한편 탈산업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 상품시장의 세계화 등 일련의 거시 경제적 
구조의 변화 속에서 완전고용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양립 구도
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잇따른 오일쇼크로 장기실업
이 만연해지면서 전일제, 상용직을 기본으로 하던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는 주요한 재편 대상으로 부각되었다(OECD, 1997).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주의 노동력 조정비용을 낮춤으로써 고용을 활
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조되었으며,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크게 증대되었다(OECD, 1997). 
국내 노동시장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
1) ‘Flexicurity’는 유연안정성 또는 유연안전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주로 전
자의 번역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Flexicurity를 유연안전성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개념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복지국가의 안전성에 따른 안전성 
보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국내 연구에서 유연안전성으로 번역한 연구로는 김대
환(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외 본 연구에서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등 안정성
이라고 표기한 것은 ‘stability’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안전성
(security)와 구분되는 개념이다(남재량, 2005).
- 2 -
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 개혁 및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데, 
만연한 청년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대두되면서이다. 한편 이에 대해 현직 근
로자들은 고용불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크게 반대하고 있다. 
해고절차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은 실업 가능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불안 수준을 불가피하게 높일 수 있다. 특히 근
로소득은 개인 또는 가구의 주요 소득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고용
불안은 소득불안을 함께 수반하며, 실업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의 증
대는 개인에게 일종의 불안감과 무력감, 심리·정서적 우울로 경험
될 수 있다(Greenhalgh and Rosenblatt,1984; Ashford et 
al.,1989).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개인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은 직장유지율, 근속년수, 해고율, 이직률 등 객관적 고용불안
(objective job insecurity)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주관적 
고용불안(self-perceived job insecurity)이란 고용 불안정성에 대
한 개인의 해석과 인지의 결과로서, 실업할 것에 대한 불안, 해고에 
대한 걱정 등 고용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Anderson and Pontusson, 2007; Ashford et al.,1989).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들어서야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크
게 증가하고 있다(Clark and Postel-Vinay, 2009; Chung and 
Mau, 2014; Chung and van Oorschot, 2011; Lübke and 
Erlinghagen, 2014). 
본 연구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주관적 고용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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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주관적 고용불안은 우울증(Meltzer et al, 
2009), 가족 문제(Chung, 2011; Kinnuen and Mauno, 1998), 건
강 문제(De Witte and Näswall, 2003; Sverke et al, 2002) 등
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
은 낮은 일 만족도(De Witte and Näswall, 2003), 낮은 삶의 만
족도 및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Blanchflower 
and Oswald, 1999; Carr and Chung,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주관적 고용불안이 개인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며, 객관적 고용불안 상태 못지않게 매우 실제적인 문
제임을 나타낸다. 나아가 주관적 고용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고용상태는 주관적 고용상태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에도 주관적 고용불안은 낮
게 나타날 수 있고, 객관적인 고용 상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고용불안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실
제로 객관적 고용불안 지표는 실제 고용불안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
해 비교적 장기근속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객관적 고용불안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
감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OECD, 1997). 이는 높은 고용보
호 수준에 따라 포괄적 사회보장시스템이 부재함으로써 잠재적 실
업에 따른 위험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Auer and 
Cazes, 2003). 이처럼 객관적 고용불안과 주관적 고용불안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주관적 고용불안은 객관적 고용불안 지표가 반영
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인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주관적 고용불안은 객관적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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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위험으로 작용하는가를 밀접하게 설명
하는 이론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Cusack et al., 2006; 
Origo and Pagani, 2009; Marx, 2014).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출발하였
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의 심화는 거스
를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인가?”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 
악화, 노동시장 내 불평등의 심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지는 사
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노동시장 유연
화에 따른 일련의 결과들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불가
피한 메커니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Emmenegger et al. 
2012).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고는 하
나 이에 따른 결과 또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나
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Häusermann and Silije, 2012; 류기락, 2014). 복지국가별로 노
동시장의 유연화 압박에 다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결과적으
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모종의 불평등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
하는지와 그 정도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다(Auer and Cazes, 2003; Häusermann and Silije, 2012). 이
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최근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필두로 대
대적인 주목을 받은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이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전성이 복지국가
의 사회보장제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보장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인 유연안
전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고용불안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반증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는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득불안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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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과 
소득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Madsen, 2007). 대표적으
로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여 소득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여 다시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요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노동시
장 유연성과 안전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의 긍정적인 효과가 안전성 보장에 의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복지국가의 안전성 기능을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Muffels and Luijkx, 2005; Häusermann 
and Silije, 2012). 이에 본 연구는 유연안전성 모델에 입각하여 노
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이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를 실증적으로 조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국가 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는 다양한 국가 비교 연구
가 진행되었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Erlinghagen, 
2008; Chung and van Oorschot, 2011; Carr and Chung, 2014; 
Lübke and Erlinghagen, 2014 등). 한편 대다수 선행연구들에서
는 고용보호제도, 실업급여제도 등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개별 제
도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국가 안전성의 두 제도적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까
지 논의를 확장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의 제도적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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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유연안전성 모델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복지국가
의 안전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
점적으로 탐구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해 오늘날 강조
되는 유연안전성이 가지는 효과를 주관적 고용불안을 중심으로 실
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함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인
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에 따
른 안전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고용불안과 관련한 국제 인식 조사를 진행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Work 
Orientation(2005)’자료를 활용하여 총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제도의 안전성이 개인의 주관적 고
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노
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고, 끝으로 본 연구의 주 연구관심인 해당 국가
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복지국가
의 안전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불안을 높이는가?
연구문제 2. 복지국가의 안전성은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불안을 완화하는가? 
연구문제 3. 복지국가의 안전성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주관적 고
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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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연구
1. 주관적 고용불안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고용불안은 크게 주관적 고용불안(subjective job insecurity)과 
객관적 고용불안(objective job insecur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고용불안은 고용불안에 대한 객관적 경험을 근거로 측정하
는 것으로 기존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종사 여부, 직장 유지율, 근속
년수, 이직률 등으로 측정하였다(전병유, 2002; 김우영, 2003; 남
재량, 2005; De Witte and Näswall, 2003). 이는 현재 고용이 얼
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job stability)’을 반영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정이환, 
2014). 반면 주관적 고용불안은 객관적 고용불안 상태에 대한 개인
의 해석 및 인지의 결과로서 고용안정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호되
는가를 의미하는‘고용 안전(job security)’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적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정이환, 2014). 
주관적 고용불안의 개념적 중요성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Greenhalgh and Rosenblatt(1984)는 주관적 고용불안을‘일자리
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무력감(powerlessness)’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주관적 고용불안은 인지된 위험의 심각성(perceived severity of 
threat)과 위험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감(perceived 
powerlessness to resist threats)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논의하였
다. 주관적 고용불안 개념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Sverke 
and Hellgre(2002)는 주관적 고용불안을 객관적 고용불안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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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관적 특징의 상호작용의 함수로서 나타나는 개인의 주관
적 경험으로 규정하였다. 종합하자면 주관적 고용불안은 객관적 고
용불안 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판단이며 주관적 고용불
안과 객관적 고용불안 상태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동일한 객관적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
에 따라 상이하게 경험될 수 있다(De Witte and Näswall, 2003; 
Origo and Pagani, 2009). 
일례로 앞서 서론에서 논의한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근속년수가 길고, 고용보호수준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일본의 경우, 높은 고용보호수준을 고
려하여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 잠재
적 실업에 대한 위험비용을 높인다는 것이다(Auer and Cazes, 
2003). 반대로 OECD 국가 중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한 편에 속
하는 덴마크의 경우, 오히려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 보장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uer and Cazes, 2003). 
이는 관대한 실업급여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불안에 대
한 소득안전망 및 (재)고용안전망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
성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불안 위험 감수 의사를 높이기 때문이다
(Madsen, 2008). 심지어 일자리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한 2006년 Eurobarometer(EU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덴마크인의 
70% 이상이 몇 년에 한번씩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다수 국가들에서 30% 미만
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현상이다
(Eurobarometer, 2006; Madsen, 2008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 지구적으로 심화된 오늘날 주관적 고용불안
이 국가 간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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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이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Borg and Elizur(1992)는 주관적 고용불안을 정서적 고
용불안(affective job insecurity)으로 구분하였으며, Anderson 
and Pontusson(2007)는 이에 기반을 두어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
한 대표적인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1]. Anderson and 
Pontusson(2007)은 주관적 고용불안을 인지적 고용불안(cognitive 
job insecurity), 노동시장 불안감(Labour market insecurity), 정
서적 고용불안(affective job insecurity)의 총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먼저, 인지적 고용불안(cognitive job insecurity)은 해당 
근로자가 처한 객관적인 상항에 대한 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① 노
동시장 조건(labor market condition) 즉 현재 노동시장이 자신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지에 대한 인
식과 ② 개인의 인적자원에 근거한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attributes), ③ 고용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적 여건을 통합적으로 고
려하여 이뤄진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그림 1] Anderson and Pontusson(2007:217)의 고용불안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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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지적 고용불안은 곧바로 정서적 고용불안인 ‘실직 할 것
에 대한 두려움’, 걱정,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Green and 
Rosenblatt(1984)에서 논의한 ‘job dependency theory’에 의
하면, 일자리의 객관적 불안정성이 개인의 고용불안감에 미치는 영
향은 직업이동 가능성과 경제적 불안에 따라 상이하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직업이동 가능성은 실업 이후 유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 이후 유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현재 일자리가 객관적으로 불안정하다
고 할지라도 주관적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
해 Anderson and Pontusson(2007)은 직업이동 가능성을 노동시
장 불안(Labor market insecurity)으로 지칭하여 유사한 일자리로
의 재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으로 정의하였다. 재취업 가능성은 
개인의 인적자원, 노동시장 환경 그리고 재취업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업의 상황에서도 대안적인 소득원이 존재한다면 잠재적 실업에 
대한 위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고용불
안 및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Anderson and 
Pontusson(2007)은 이를 소득 불안(income insecurity)으로 지칭
하였으며, 근로활동 없이도 접근 가능한 대체 소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소득불안은 Esping-Andersen(1990)의 탈 상
품화(de-commodification)와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의 삶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보험, 실업급여 등 복
지국가의 사회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인지적 고용불안(cognitive job insecurity)과 노동시
장 불안(labor market insecurity), 소득 불안(income insecurity)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업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정서적 고용
불안으로 연결된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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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ntusson(2007)의 주관적 고용불안 개념 모델은 개인의 고
용불안이 개인의 인적자원 등 미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재취업이 
용이한 노동시장의 상황 및 실업의 위험 비용을 낮추는 사회보장제
도라는 거시적 차원의 복합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즉 주관
적 고용불안은 단순히 개인적 속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
당 국가의 제도적 특성, 예컨대 고용보호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 소득지원 정책 등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의 제도적 맥락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관적 고용불안의 측정 
주관적 고용불안을 어떻게 측정하고 개념화 할 것인가? 이는 최근 
주관적 고용불안과 관련한 연구들의 중요한 쟁점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앞서 주관적 고용불안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된 인지
적 고용불안(cognitive job insecurity)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을 측
정하였다(Böckerman, 2004; Clark and Postel-Vinay, 2009; 
Erlinghagen, 2008). 인지적 고용불안은“‘나의 일자리는 안전하
다(My job is secure)’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ISSP, 
2005)”의 문항 등 일자리의 안정성에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의 안전성(security)의 의미가 매우 다
면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항만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을 측정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Chung and Mau, 
2014). 개인의 상황과 일자리 특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안전하
다(secure)’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적 고용불안 개념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을 측정하는 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는 실직한 이후 재고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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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자발적으로 실직을 선택한 사람과 비자발적
으로 실직에 처한 사람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Chung and 
van Oorschot, 2011). 취약한 인적자원으로 실업 시 장기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고용불안과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원
으로 실직 이후에도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 및 인
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는 집단 간의 고용불
안은 질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안으로서 
Chung and van Oorschot(2011)은 인지적 고용불안과 재고용 가
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결합시킨‘cognitive employment 
insecurity’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즉 인지적 고용불안을 나타내는 동시에 새로운 대
안적 일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응답하는 집단만이 고
용불안 집단으로 구분된다(Chung and van Oorschot, 2011; Carr 
and Chung, 2014). 즉 장기실업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실제적인 주관적 고용불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cognitive employment insecurity’로 주관적 고용불안을 
측정하는 것의 주요한 한계는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응답범주를 
이분변수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사실상 인지적 고용불안과 재고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각각 4점 척도 이상의 서열척도로 조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 모두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이분변수화 함으로써 고용불안 정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실업에 대한 불안 정도인 정서적 고용불안
(affective job insecurity)요소를 배제한다는 개념적 한계를 가진
다. 실업의 상태에서도 대안적인 소득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실업에 
대한 불안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안전성이 노동시장 내 
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
는 실업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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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and Pontusson(2007)이 제시한 
주관적 고용불안의 개념적 모델에 근거하여 주관적 고용불안을 구
성하는‘인지적 고용불안’,‘노동시장 불안’,‘정서적 고용불안’
을 모두 고려하여 주관적 고용불안을 측정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불안’과‘비(非)불안’으로 이분화 함으로써 주관적 고용불안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열척도로 측정
된 주관적 고용불안의 연속적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미시적 차원과 거
시적 차원으로 구분한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
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의 주요 
요인들을 살핀다. 한편 거시적 차원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가 주요하
게 주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주관적 고
용불안의 관계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
1) 미시적 차원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먼저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은 성별, 연
령, 가족구조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계약형태, 노조가입여부, 
공무원 여부 등 개인의 고용특성으로 구성된다. 성별의 경우 상대적
으로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여성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Burgoon and Dekker, 2010; 
Green, 2009). 연령의 경우,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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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OECD(1997; Erlinghagen, 
2008)의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으나, Näswall and De Witte(2003)의 연구에서는 반
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불안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Fullerton and Wallace(2007)의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이 
고용불안과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 중간 경력
(middle-career)의 근로자일수록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고용불안
을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Anderson and Pontusson(2007)
은 연령이 인지적 고용불안, 노동시장불안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다르다는 것을 보였는데, 인지적 고용불안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줄어드는 반면, 노동시장불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은 개인이 가진 인적자원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고용 및 재고용에 매우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hung and Mau, 2014).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난다(Green, 2009; Näswall 
and De Witte, 2003; Postel-Vinay and Turon, 2007; 
Anderson and Pontusson, 2007). 혼인상태 등 가구 특성 또한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Green et al., 
2000; Chung and van Oorschot, 2010; Näswall and De Witte, 
2003).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이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다. 
나. 개인의 고용 특성 요인 
개인의 고용특성으로는 크게 고용계약형태, 노조가입여부, 공무원 
여부, 과거 실업 경험 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연구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높은 고용불안정성, 짧은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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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등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른 인원 감축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Näswall and De Witte, 2003; Chung 
and van Oorschot, 2011).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
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관적 고용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노조가입여부 또한 주관적 고용불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고용안
정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
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출 수 있다(Chung and Mau, 
2014; Näswall and De Witte, 2003). 한편 노동조합의 영향은 노
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조
합은 내부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경감시키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공공부문 고용 여부 또한 개인 수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불
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이는 경기 변동에도 공공부문에서
는 노동 감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rschot, 2011; 
Erlinghagen, 2008). 
2) 거시적 차원 
가. 거시 경제적 요인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의 요인은 크게 거
시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시 경제
적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실업률 또는 고용률을 들 수 있다. 높은 실
업률은 그 해 실업자 및 해고자가 많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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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따라서 높은 실업률로 인해 개인은 실업의 위험을 크게 느끼
고, 재고용의 어려움을 느껴 결국 고용불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
다(Chung and Mau, 2014). 반대로 고용률이 높은 경우에 개인들
이 느끼는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은 낮아질 수 있는데, 고용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 실업에 대한 불안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이 증가하며, 또 
반대로 고용률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아지는 양상을 확
인한 바 있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Erlinghagen, 
2008; Chung and van Oorschot, 2011). 한편 고용률의 경우 취
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속하지만 실업률 집계에서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구층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의 고용문제 현실을 보다 반영할 수 있다. 이에 상기된 거시 경제적 
변수 중 고용률을 통제변수의 목적으로 투입한다. 
나. 제도적 요인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급여, 고용보호지수(EPL)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Anderson and Pontusson, 2007; Erlinghagen, 2008; Chung 
and van Oorschot, 2011; Carr and Chung, 2014; Chung and 
Mau, 2014 등). 국가 간 주관적 고용불안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요인은 주요한 연구관심 대상이었
다. 국가 간 고용불안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복지국가의 
제도적 여건에 따라 노동시장 내에서 보장되는 기회 구조가 다르다
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Lübke and Erlinghagen, 2014). 특히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주관적 고용불안 개념 모델에 
따르면,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업한 상태에서도 접근 가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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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소득원의 유무, 재고용 가능성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 유무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에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각 개별 제도 차원에서 다뤄진 고용보호입법지수(EPL), 
실업급여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유연안전성 모델에 근거하여 
재해석한다. 먼저 기존에 고용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로 단순히 제도
적 요인으로 분류되던 고용보호입법지수(EPL)를 노동시장의 외부
적-수량적 유연성을 반영하는 대리지표(proxy)로 의미를 변환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급여제도는 고용 및 소득불안에 대한 안
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안전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절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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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노동시장의 외부적-수량적 유연화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확산시
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높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정규직 종사 여부는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rschot, 
2011). 한편 거시적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
안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소 상반되는 논
의가 전개되었다. 
먼저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오히려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춘다는 
논의다(Böckerman, 2004; Clark and Postel-Vinay, 2009; 
Chung and van Oorschot). 이는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고용이 
활성화되고, 장기실업을 방지하여 (재)고용 전망을 개선시킬 수 있
다는 점에 근거한다. 요컨대 높은 고용보호수준(또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기실업문제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고용
주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이전에 미래의 불황시기에 노동력을 줄
이는 데에 드는 잠재적 미래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근로자 해고 
비용이 높은 국가에서는 잠재적 고용조정 비용이 높게 설정되어 고
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장기실업률 등 노동시장 내 침체
(stagnation)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Boeri, 1999; Belot 
and van Ours, 2002). 실제로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실
업률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노동시장 결과가 나타난다는 논의들
이 상당수 전개되었다(Bertola, 1990; Millard and Mortensen, 
1994; Boeri, 1999 재인용; Belot and van Ours, 2002). 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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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만연해진 장기실업 문제에 대해 
OECD(1997)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 해결책으로 제안한 배경
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높은 고용보호수준은 기업의 재고용을 위
축시킴으로써 외부노동시장 노동력의 고용불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부 노동시장 노동력에게도 해고 및 실업에 대한 위험 비
용을 높여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의
이다(Paskov and Koster, 2014; Anderson and Pontusson, 
2007; Boeri and van Ours, 2013).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유연
할수록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실업을 당했을 때 장기실업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하여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관적 고용불안을 높일 수 있다. 노동
시장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
용주의 노동력 조정 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 유연할수록 고용주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을 유연하게 
고용하고 또 해고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불안을 
높이는 직간접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률 제고의 효과를 가진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제기되
었던 문제제기는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socially unacceptable) 일자리들을 양산한다는 것이었다
(Bonoli and Sarfati, 2002; Chung 2005).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
라 양적으로 증가한 다수의 비정형적인 일자리들이 불안정한 고용
계약 및 근로조건 등으로 개인에게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Auer and Cazes, 2003). 따라서 노동시장이 유연할수
록 개인은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관련하여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연구에서는 EPL 지수가 주관적 고용불안
을 인지적 고용불안을 높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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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지난 5년간 EPL 지수의 하락 여부 즉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
대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Lübke and 
Erlinhagen(2014)의 연구에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주관적 고용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alvatori(2007)는 
비정규직 고용계약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이 낮을 때, 이는 오히려 비
정규직 고용계약 상태를 계속 연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규직 고
용으로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종합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
안 간의 관계는 명백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
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
동시장에 분리된(segmented)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2.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와 주관적 고용불안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은 많
은 국가들에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은 유지한 채 비정
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을 낮추는 방식, 즉 비정규직 노동시
장을 중심으로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해왔다는 점이다(Chung, 
2005; Dolado et al., 2005; Hevenstone, 2010; Boeri and 
Garibaldi, 2007).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
에서 지적해 온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중구조(two-tier 
reforms of employment protection)(Boeri and Gariba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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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국한된 잔여적 노동시장 유연화
(marginal reform)(Saint-Paul, 1997)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중구조의 형태로 진행된 것의 배경
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 대한 정규직 내부자 노동자들의 정치
적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aint-Paul, 2000; Dolado et al., 2007 재인용).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내부 정규
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낮으면 고용주의 노동력 조정을 위한 해고 부담은 
법적으로 덜 보호되는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Blanchard and Landier, 2002; Polavieja, 2006 재인용). 따라서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 고용계약을 활용하여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나타난다(OECD, 2004b; Boeri, 1999). 문제는 정규직 고
용계약을 중심으로 한 내부노동시장의 고용보호가 높은 상황에서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의 내부 노동시장
으로의 진입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이다(Doeringer and Poire, 
1971; Scherer, 2004).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할수록 직업력
에 대한 낙인 효과가 더 크고, 내부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미래 직업전망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erer, 2004; Gash, 2008).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
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중구
조가 심각할수록 내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고용전망이 악화되어 높은 수준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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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 또한 잠재적 실업에 대
한 위험비용이 높아져 실업에 대해 크게 불안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성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
펴본다. 
3.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복지국가의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
존 연구들은 주로 실업급여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
로 논의하였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Erlinhagen, 
2008; Chung and van Oorschot, 2011 등). 먼저 실업급여는 개
인이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소득 불안전으
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실업자에게 소득보장을 제공
하는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PLMPs)으로 분류된다. 실업급여제도는 실
업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안
정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실업에 대한 고용불안감을 낮추는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친다. 관련하여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연구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지출 수준이 정서적 고용
불안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hung and van 
Oorschot(2011)의 연구에서도 당해 연도 실업률로 표준화한 소극
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수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고용불
안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강
조한 Carr and Chung(2014)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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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재고용 가능
성에 대한 불안, 즉 노동시장 불안(labor market insecurity)을 경
감 시킬 수 있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rschot, 2011; van Oorschot and Chung, 2014). 1인당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수준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고용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연구에서
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1인당 지출 수준이 노동시장 불안, 즉 재
고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불안(labor market insecurity)을 유의
미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해 연도 실업률로 표준화 한 표
준화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수준이 국가별 고용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ung and van Oorschot(2011)의 연구에
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수준이 고용불안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2). 
2) 한편 관련하여 Carr and Chung(2014)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적 개입 효과가 집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는데, 비교적 노동
이동성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가지는 의미가 크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Lübke and Erlinghagen(2014)의 연구에서도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고용불안을 유의미하게 낮
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는 이 부분까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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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의 상호보완성
본 연구의 주요한 문제제기는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
동시장 유연화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
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기한 대표적인 개념은 
이른바‘유연안전성(flexicurity)’모델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필두로 주목받은 유연안전성 모델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높아
질 수 있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및 소득불안정성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국가의 안전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구하는 데 있어 유연안전성 
모델에 입각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유연안전성(Flexicurity)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까지 완전고용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로 소위 황금기를 구가하였으나, 탈산업화, 경제세계화 등 일련의 
거시 경제적 변화 속에서 가종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압박으로 인
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는 곧 고용보호
의 감소를 의미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을 수반하는 것으
로 여겨졌다.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비정규 고
용의 외부 인력 활용 증가 등 일련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은 현
재 일자리의 고용안정성도 낮출 뿐 아니라 나아가 고용안정성이 낮
은 비정규고용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비정규고용 형태의 
확산은 그 특성상 저임금과 소득불안정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및 소득 안정성 사이의 관계가 상충관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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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이 학자들 사이에서 대두되었다(Nickell, 1997; Blossfeld, 
2003). 한편 이에 대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가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및 소득안정성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복지국가의 적절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 안정성은 항상 상충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및 강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Muffels and Luijkx, 2005; Häusermann 
and Silije, 2012).  
유연안전성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개념적 정의는 Wilthagen 
and Tros(2004)와 Madson(2004)의 개념정의이다. 유연안전성
(flexicurity)이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고용보호를 낮추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
해 노동자의 소득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Wilthagen and Tros, 2004; Madson, 2004). 1990년대 중반 덴
마크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대두된 유연안전성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연
안전성 모델의 요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golden triangle)은 크게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 된다(Madsen, 
2007)[그림2]. 
먼저 노동시장은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어 높은 수준의 수량적 유
연성(numerical flexibility)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실업, 비정규직 고용의 확장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득불안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
해 복지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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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employment)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한다3). 고용서비
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재)고
용가능성을 높여 장기실업의 문제를 방지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qualification effect)을 향상시킨다. 실업보
험, 연금제도 등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소득불안을 완화
한다(Madsen, 2007).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담
보되는 것이다(Muffels and Luijkx, 2005).
[그림 2]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Madsen, 2007 참조) 
유연안전성 모델은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이 사회보장제도 및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발현되는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상호작용함
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음을 제시
3) 여기서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은 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성을 의
미하기보다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고용된(employed)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 한다(Muffels and Luijkx,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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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유연안전성 모델은 단순히 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국가 
개별적 사례를 설명하는 모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의 유연
성(flexibility)과 복지국가의 보장성(security)의 다양한 결합 양식
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의의를 지닌다(Madsen, 
2007; Schmid, 1998)4). Bonoli(2003), Amable(2009), 
Eichhorst and Konle-Seidl(2005)등 다수의 연구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들의 결합양
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복지국가의 안전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
의 주요한 문제제기인 바, 본 연구에서도 유연안전성 모델에 입각하
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
계를 탐색한다. 
2. 유연안전성의 측정 
유연안전성은 크게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으
로 나타나는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선
행 연구들에서는 유연안전성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기 위해 통합 
지수(composite indicator)를 사용하였다(Muffels et al, 2008; 
Seifert and Tangian, 2007; Pacelli et al., 2008). 한편 이에 대
해서는 가중치 결정의 문제와 복잡성의 한계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
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전성의 기능을 논의해보고
자 한다. 즉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
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유연
안전성의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전성 효과
4) 유연안전성 모델을 덴마크, 네덜란드의 특수한 상황을 본 대표적인 논의는 
Gorter(2000)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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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 각각의 측정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1) 유연성의 측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크게 내부적-기능적 유연성과 외부적-수량
적 유연성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Kalleberg, 2011). 내부
적-기능적 유연성은 변동 노동시간제, 유연한 작업 조직, 단축 근무 
등 기존의 노동자를 재배치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반면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은 해고 및 채용을 통한 수량적 조정과 임시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기업 외부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노동량의 유
연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외부적-수
량적 유연성에 주목한다.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대다수의 산업 국가들이 봉착한 높은 수준의 장기화되는 
실업률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제안되었으며(OECD, 1997; 
Andersen and Halvorsen, 2002; Auer and Cazes, 2003; 
Chung, 2005), 오늘날까지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강
조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은 쉬운 해고 관행과 불안
정한 고용형태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에 보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eschke et al.,2006). 이에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주관적 고용불안과 높은 연
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수량적 유연성(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을 반영하
는 대표적인 지표는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입법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이하 EPL) 지수이다(박성
준, 변양규 & 정현용, 2008; 변양규, 2010, 류기락, 2012). EPL 
지수는 크게 ⅰ) 정규직의 개별해고(individual dismissal of 
workers with regular contracts), ⅱ) 임시직(regulation of 
- 29 -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
- 해고통지절차의 어려움
- 통지 전 지연
- 예고기간
- 해고수당
- 정당한 혹은 부당한 해고의 정의
- 수습기간(정규 계약이 고용보호법령
에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아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
-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 부당해고 시 복직 가능성 
- 구제신청 기간
- 기간제 사용의 합법적 사유 
- 연속하는 기간제의 최대 갱신 횟수
- 연속하는 기간제의 기간 한도
- 파견제의 합법적인 사용유형
- 갱신횟수 제한
- 파견제의 기간 한도
- 파견업에 대한 승인 등 의무
- 파견 근로자의 평등대우 보장(임
금, 근로조건)
<표 1> OECD 고용보호지수 산정 평가 항목 
temporary employment)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5). 각 영역에 대한 총 21개 항목을 조사하여 가중 평균을 매긴 
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평가 한다. 이는 고용과 해고를 통해 노동
력의 수량적 조절을 얼마나 용이하게 조절 하는가 즉 얼마나 노동
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이 확보 되는가 또는 엄격히 제한되는가를 측
정하는 것이다. EPL 지수는 0에서 6사이의 값을 가진다. EPL 지수
가 높을수록 고용보호수준이 높고 고용주의 유연한 노동력 조정 관
행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엄격함을 의미한다. 각 EPL 지수의 평가
항목은 아래 <표 1>와 같다. 
5) 세 번째 영역인 집단해고에 대한 추가 규제는 집단 해고 시 추가적으로 소요되
는 시간, 비용, 통지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이는 개별해고를 
넘어서는 추가적 비용에 한하여서만 산출되며 집단해고 규제의 전반적 엄격성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EPL 지수와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집단해고 EPL 지수를 고려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l 지수의 두 중심 항목인 정규직 고용보호지수와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를 활용하여 통합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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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지수는 노동시장의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인 지표로써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반영하는 대리지표로써 EPL 지수를 활용 한다. 
EPL 지수는 정규직 대상 EPL 지수와 비정규직 대상 EPL 지수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OECD(2004a)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중치 
기준(Version 1)을 따라 두 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하는 통합 EPL 지수를 활용한다. 
2) 안전성의 측정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유연안전성 모델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축은‘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소득지원’으로 이뤄지는 소득안전성
(income security)과‘실업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이뤄지는 고용안전성(employability 
security7))이다(Madsen, 2007).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주요 소득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심각한 소득불안을 야기할 수 있
다. 또한 낮은 고용보호수준은 개인에게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임으
로써 고용불안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연안전성 모델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소득불안과 고용불안 요소
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는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다양
한 불안정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나타난
다. 노동시장정책은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따라 크게‘소극적 노동시
6) OECD에서 발표하는 EPL 지수 외에도 세계은행의 고용지수, IMD의 세계 경쟁
력 연감 등의 고용보호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OECD의 
EPL 지수만이 고용 보호 수준만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
며, 평가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고용 유연화를 측정하는 것에 있다(장지연 외, 
2013).
7) 이는 고용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서의 안전성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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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Ÿ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 실업 보험, 실업 수당, 실업부조 등 
Ÿ 조기 퇴직 지원 
Ÿ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Ÿ 직업훈련
Ÿ 고용인센티브
Ÿ 고용보조 및 재활
Ÿ 직접 일자리 창출
Ÿ 창업 인센티브
<표 2>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구성 요소
장 정책(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자 소득보장정책으
로서, 실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소득안전망 기
능을 한다. 이는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현금지원으로 이뤄지며 
대표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고용상태와 소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실업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효과를 가진다
(Esping-Andersen, 1990).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가 소득
안전성 보장에 있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재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증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은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다. 소
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성하는 각 프로
그램은 아래 <표 2>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안전성 및 고용안전성에 대한 복지국가의 제도
적 개입을 노동시장정책의 전체 지출 수준 및 소극적 노동시장 정
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사
회복지지출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비교할 시에는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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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를 활용하여 분석 대
상 국가의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지표를 추출한 뒤, 복지국가 
간 지출 수준을 비교 한다(Castels, 2002). 지출 수준으로 안전성
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예로 총 사회지출수준, GDP 대비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활용되
었다(박성준, 2010; Chung and van Oorschot, 2011; Carr and 
Chung, 2014)8). 본 연구에서는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지출수
준,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수준, GDP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지출수준을 복지국가의 안전성 지표로 투입하여 각각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유연안전성 유형화 
유연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두 기준에 근거한 유형화 연구들도 
존재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의 이론적 관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Muffels and Luijx, 2004). 
세로축을 노동시장 유연성, 가로축을 복지국가 안전성으로 할 때, 
각 유형은 (a)고(高)유연-고(高)안전, (b)고(高)유연-저(低)안전, 
(c)저(低)유연-고(高)안전, (d)저(低)유연, 저(低)안전 유형으로 
구분된다[그림 3]. 
(a)고(高)유연-고(高)안전은 유연안전성 모델을 나타내는 것으
로,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
8)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로서 소득보장성을 비교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소
득대체율은 가족의 형태, 실업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요인들을 모
두 통제변수로 추가하지 못하였기에 일괄적인 소득대체율을 소득 안전성 지표
로 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GDP로 표준화한 지
출 수준을 국가 비교를 위한 정책 노력의 수준 반영 지표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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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이다. 유형별 노동이동성을 분석한 Muffels and 
Luijx(2004)의 연구에 따르면 고(高)유연-고(高)안전 유형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출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특히 노동의 상향 
이동(upward mobility)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다. 
해당 유형에는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포함된다(Muffels and 
Luijx, 2004; Chung, 2012). (b)고(高)유연-저(低)안전 유형과 
(c)저(低)유연-고(高)안전 유형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이 상충관계 또는 대립관계를 가진다. 먼저 (b)고(高)유연-
저(低)안전 유형에는 영국, 미국 등 자유주의 영미권 국가들이 포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uffels and Luijx, 2004; Chung, 2011). 
이 유형은 실업급여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안전망이 타 국
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유연-저안전 유형에서는 앞서 
유연안전성 모델과 같이 노동의 상향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나, 대
비되는 특징은 노동의 하향이동(downward mobility)이 상향이동 
못지않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Muffels and Luijx, 2004). 노동
의 하향이동은 유연안전성 유형(a)에서 가장 적게 발견되었다. 
(c)저(低)유연-고(高)안전 유형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수준이 높
아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가운데 사회안전망 수준이 높다는 특징
을 가진다. 저(低)유연-고(高)안전 유형에서는 노동 이동성이 타 
유형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륙
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Muffels and Luijx, 
2004; Chung, 2011). 마지막으로 (d)저(低)유연(inflexible)-저
(低)안전(insecure) 유형은 고용보호수준이 높아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해당 유형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gian, 2007; Muffels and Luijx, 
2004; Chung, 2011). 또한 저(低)유연-저(低)안전 유형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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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고용대비 비정형 일자리의 비중이 높고, 비정형 일자리에서 정규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Muffels and Luijx, 
2004). 한편 이 유형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분리
된 노동시장 구조(segmented labour market)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이는 저(低)유연-저(低)안전 유형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낮
은 노동 이동성과, 특히 사람들이 외부노동시장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에서 반영된다(Muffels and Luijx, 2004). 
출처: Muffels and Luijx, 2004:35  
[그림 3]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의 이론적 관계
유연안전성의 유형화 작업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
의 다양한 조합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의 수준별 결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
석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각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전성의 평균을 기준
으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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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존 연구의 한계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규직 EPL 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비정
규직 EPL 지수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나 외부적-수량적 노동시장 유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Näswall and De Witte, 2003; Kalleberg, 2003)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정규직 노동
시장의 유연성만을 논의할 시,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주관적 고용
불안을 낮춘다는 것은 자칫 편향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정규직 EPL 지수와 비정규직 EPL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성 수준을 반영하는 통합 EPL 지
수를 구성한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에 있어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 문제가 간과되었다. 실업률 
감소, 고용기회 증가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
조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한계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Boeri, 1999).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는 노
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분절구조 
하에서 외부 노동시장은 일종의 덫(trap)으로 작용함으로써 실업 
및 비정규 고용계약에 대한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 비용을 높여 주
관적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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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
의 논의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모형에 반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
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 간의 
조합 내지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용보호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급여제도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한편 제
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Hall and Soskice, 
2001) 개념이 상기시키듯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복지국가의 제
도적 요인은 단일 제도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유연안
전성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유연성(EPL 수
준)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연안전성 모델에 입각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과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으로 나타나는 복지국가 안전성 간의 상
호작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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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제1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유연안전성 모델에 입각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안전성에 따른 고용불안의 차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이 각각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복지국
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
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그림4].  
[그림 4]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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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연구문제인 1)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2)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
안, 3) 유연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세운다<표 3>.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
의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1-1).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불안전성과 이에 따른 소득불안전성을 수반한다는 점
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고용불안감은 높
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전망, 장
기실업 예방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논의가 다수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
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모호하다. 한
편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중구조를 가진다면 이는 오
히려 주관적 고용불안을 높일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실업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내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전망
이 악화됨으로써 주관적 고용불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정규직 노동시장보다 클 때, 또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비정규직 노동시장보다 높을 때,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1-2). 
두 번째로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간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한 가설을 세운다. 먼저 노동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는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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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s, LMPs)의 지출수준은 주관적 고용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2-1). 보다 구체적으로, 실업에 따른 소득불안
정성을 보완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PLMPs)의 지출수준
은 주관적 고용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2-2). 재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현물급여 중
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s)의 지출수준 또한 주관적 고용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2-3).   
세 번째로 유연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를 확인한다. 유
연안전성 모델에 근거하였을 때,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
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해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것
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두 가지 가
설을 모두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앞서 논의하였듯이 노동시장 유연
성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높인다면,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높이는 정적(+)영
향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는 다수의 연구들에
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춘다면,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복지국가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
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논의 하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세부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
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정책(LMPs) 전체 지출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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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1.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  
[1-1]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2]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수준이 클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높
게 나타날 것이다 
2. 복지국가의 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 
[2-1] 노동시장정책의 전체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2-2]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2-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3. 유연안전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 
[3-1]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정책 전체 지출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3-2]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3-3]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표 3> 연구 가설 
나타날 것이다(3-1).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s)의 지출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3-2).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의 지출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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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써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s)를 활용한다. ISSP는 매년 주요한 사회과학 주제에 
대하여 각 국 국민들의 가치관 및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
는 그 중 Work Orientation(2005) 자료를 활용한다. 이는 일자리
의 특성, 직업에 대한 주관적 경험, 일과 삶의 균형 등 근로생활 전
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Work 
Orientation을 주제로 한 조사는 1989년, 1997년, 2005년 총 3회
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한국은 2002년부터 ISSP 조사 작업에 참여
한 관계로 2005년 조사 자료에만 포함되어 있다9). ISSP는 각 국
가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sample random sample) 및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e) 방법을 사용하
여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ISSP Work Orientation(2005) 자료를 사용하는 이
유는 첫째, 주관적 고용불안을 조사하는 구체적인 문항들을 포함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관적 고용불안 변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관적 고용불안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델화 한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연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인 Carr and Chung(2014)의 연
구에서도 ISSP(2005) 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와 한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
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9) 네 번째로 진행된 2015년 Work Orientation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
으며, 설문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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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Social Survey는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는 하나 유럽 국가에 한정되어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의 영미권 국가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
란드, 스위스의 대륙유럽 국가, 핀란드를 포함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의 북유럽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의 남유럽 국가,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다. 국가 선정은 기본적으로 ISSP 
Work Orientation(2005)의 조사 대상 국가들을 최대한 포함하되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국가수준 변수들이 OECD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 국가별로 추출된 18세 이상 67세 이하의 피고용
인으로 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및 자영업자를 제외하였
다.10) 연구대상을 피고용인에 한정하는 이유는 주관적 고용불안은 
우선적으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서 
경험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며(Chung and van Oorschot, 2011), 
ISSP 조사에서도 피고용인에 한하여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고 있다. 
10)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교육제도, 연금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서 표준 연령 구
간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포
함할 수 있도록 18세 이상 67세 이하로 연령구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기
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Lübke and Erlinghagen, 2014, 
Erlinghag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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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 방법 및 변수 설명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써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인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한다. 이는 분
석 자료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 즉 개개인이 위계적으로 
상위 수준의 구조에 속해있는(nested)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
다(Raudenbush and Bryke, 2002). 위계적 선형 모형은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개인수준의 
예측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상위 그룹(학교, 지역, 국가 
등)의 상위차원의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향상된 모형을 제시한
다(유정진, 2006).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전적 회귀분석을 활용할 시 다
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Hox, 2010; 성태제, 2014). 첫째, 분석단
위의 문제로 다층자료를 단층자료 분석방법으로 분석할 시 하나의 
분석 단위로 통일시키기 위해 집단 수준의 변수를 개인수준으로 분
해해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사례수가 부적절하게 증가하여 표준
오차가 과소 추정되거나 관찰단위의 독립성을 어길 수 있다. 반대로 
개인수준의 변수를 집단수준 변수로 통합시키는 경우 사례수가 줄
어드는 문제가 있다. 둘째,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에 따라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즉 변수 층위 
간 상호작용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별 회귀
계수의 비동일성 및 층위 간 상호작용을 간과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집단 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와 관련
을 가지는 경우 발생하는 공상관 요인(Confounding factors)을 통
제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 경우, 개인수준의 변수 및 집단수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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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개인이 속해있는 국가
별 고용보호제도 및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분
석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고
용불안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고용
보호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층모형분석인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앞서 
논의된 다층구조 자료에 대한 고전적 회귀분석방법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 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의 차이, 국가차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성태제, 2014).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제도적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
서도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하였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rschot, 2011 등). 
2. 활용 변수 
본 연구에서는 18개 국가에 속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
불안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이중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이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래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표 4>.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주관적 고용불안(subjective job insecurity)으로 현
재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잠재적 실업 시 재고용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관적 고용불안 개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인지
적 고용불안(cognitive job insecurity), 노동시장 불안(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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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nsecurity), 실업에 대한 불안(affective job insecurity)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적 고용불안을 측정한다. 기존 연구에
서 ‘불안’과 ‘비(非)불안’으로 이분화 함으로써 주관적 고용불
안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열척도로 측
정된 주관적 고용불안의 연속적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인지적 고
용불안은“‘나의 일자리는 안전하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
까?(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to this statement, 'my 
job is secure')”의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동의’,‘동의’,‘보통’,‘반대’,‘매우 반대’로 5점 척
도로 응답하였다. 노동시장 불안 즉 수용할 정도의 일자리로의 재고
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와 유사
한 수준의, 수용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또는 어
렵습니까?(How easy or difficult do you think it would be for 
you to find a job at least as good as your current one?)”문
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
우 어렵다로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끝으로, 실업에 대한 불안 정
도를 측정하는 실업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로 실업에 대해 불
안 하십니까 (To what extent, do you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losing your job)?”를 통해 측정한다. 이는 ‘매우 
불안’,‘불안’,‘불안하지 않음’,‘전혀 불안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한편 ISSP에서 인지적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불안, 정서적 고용불
안을 묻는 문항이 각각 5점 척도, 4점 척도로 상이하기 때문에 측
정 단위를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최소-최대 정규화(min-max normalization) 방법을 사
용하여 앞서 제시된 주관적 고용불안의 세 가지 개념요소들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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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적 고용불안 지표를 구성하였다. 최소-최대 정규화란, 각 주
관적 고용불안 요소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한 다음, 원래 데이터 값
에서 해당 최소값을 빼주고, 이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규화 된 주관적 고용불안 요소의 값들을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하나의 변수로 통합한다. 결과적으로 최종적
인 주관적 고용불안은 [0,1]의 범주를 가지는 값으로 변환된다11). 
2) 독립변수 
위계적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설명변수로써 국가수준 변수와 개인
수준 변수로 구분하여 투입한다. 먼저 국가수준의 주요 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반영하는 
변수 및 복지국가의 안전성을 반영하는 변수와 거시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는 명목으로 투입하는 거시 경제적 변수를 투입한다. 개인수
준의 주요 변수는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
어진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 변수를 투
입한다. 
가. 국가수준 변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요 설명변수는 국가수준의 제도 변수로서 
크게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구성
된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입법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지수를 활용하여 측정
한다. EPL 지수는 노동시장의 외부적-수량적 유연성(external 
11) 최소-최대 정규화 방법은 기존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보존한다는 특징을 지
닌다(Han and Pei, 2011). 통상적으로 이상치(outlier)가 존재하면 최소-최대 
정규화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데,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설문조사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고용불안을 묻는 질문에 대
한 답변이 특정 주어진 값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Seifert and Tangi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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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flexibility)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크게 ⅰ) 정
규직의 개별해고, ⅱ) 비정규직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정도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EPL 지수가 높을수록 고용보호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의 역동성 및 유연성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엄격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 EPL 지수와 비정규직 EPL 지수를 모두 활
용하여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OECD(2004a)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중치 기준(Version 1)을 따라 
통합 EPL 지수(overall EPL index)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계산된 
통합 EPL 지수에 역수를 취해줌으로써 기존에 고용보호의 엄격성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을 측정하는 것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미 변환을 시도하였다. 관련하
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EPL 지수의 역수 값을 활용
한 Muffels(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를 함께 살펴본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란 앞서 이
론적 배경에서 서술되었듯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확보되어 왔으며,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온 양상을 가리킨다(Boeri 
and Garibaldi, 2007). 정규직 노동시장 고용보호수준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고용보호수준의 격차 문제를 제기한 OECD(2004b) 보고
서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수준의 차이를 활용하여 고용보호의 차이가 클수록 임시
직 고용계약 사용이 증가함을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정규직 노동시장의 EPL 지수와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EPL 지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의 절대적 격차 수준
을 측정한다. 이는 값이 클수록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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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비해 높은 것, 즉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이 정규직 노동시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개
입을 측정하고자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출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변수를 활용한다. 먼저 노동
시장정책 지출수준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을 합한 전체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
로 GDP 대비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전반적 노동시장정책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다. 이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으로 실업에 따른 소득불안전성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한다. 직업훈련, 고용지원 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다. 이는 재고용을 
도모하고, 장기실업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의 제도적 측면이 주관적 고
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고용불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거시 경제적 변수를 국가수준에서 
함께 통제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처해있는 국가의 거시 
경제적 환경은 주관적 고용불안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Erlinghagen, 2008; Chung and van Oorschot, 2011). 따라서 
기존에 주관적 고용불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고용률을 통제 변수로 함께 투입한다.  2001-2005년 평균 고
용률로 시간에 걸친 평균적 변화 정도를 투입하는 이유는 사회경제
적 환경이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 시점의 상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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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또는 변화되어 온 
변화의 맥락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Chung and Mau, 2014; 
Lübke and Erlinghagen, 2014).    
나. 개인수준 변수 
개인수준 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개인의 고용상태의 특
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고용불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여
부를 고려한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되 연령이 주관적 고용불
안에 대해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U자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반영하여 연령의 제곱 항을 함께 투
입한다(Fullerton and Wallace, 2007; Böckerman, 2004).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투입한다. 교육수준은 공식 교육
을 받지 않음(0), 최하위의 공식 교육 이수(1), 초등교육 이수(2), 
중등교육 이수(3), 고등교육 이수(4), 대학교 이상(5)로 서열변수
화 하여 투입한다12). 혼인상태는 비혼인 상태(0), 혼인상태(1)로 
더미변수화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고용상태의 특성으로 공공부문 종사여부, 노조가
입여부, 노동시장 지위를 분석모형에 투입한다. 먼저 공공부문 종사
여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지 않음(0)’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함’을 ‘1’로 더미변수로 구성한다. 노조가입 여부 또한 가입
하지 않음(0)을 기준으로 노조가입 함(1)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노동시장 지위는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계약
기간 제한 없음 및 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고 전일제인 경우를 정
12)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무학과 초등, 초등과 중등, 중등과 고등 등의 차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미 변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하
는 데이터의 경우, 국가별 교육제도의 차이를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서 연속변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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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적 고용불안(cognitive job insecurity)
- 나의 일자리는 안전하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
까?(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to this 
statement, 'my job is secure')(5점 척도)
② 노동시장 불안(labour market insecurity)
-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수용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
이 얼마나 쉽거나 또는 어렵습니까?(How easy or 
difficult do you think it would be for you to find a 
job at least as good as your current one?)(5점 척
도) 
③ 정서적 고용불안(affective job insecurity)
- 어느 정도로 실업에 대해 불안 하십니까?(To what 
extent, do you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losing your job)?(4점 척도)
①,②,③을 각각 min-max 정규화 방식을 통해 










<표 4> 변수 목록     
규직(0)으로, 그 이외의 범주인 1년 미만의 계약 및 문서화된 계약
기간 없음과 시간제인 경우를 비정규직(1)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
다(정이환, 2003; 구혜란, 2005)13).
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대체로 정규 노
동은 전일제(full time)의 상용(permanent)로 고용된 상태를 가리키며, 비정규
직은 시간제, 임시직 및 일용직 등 근로시간이 짧고, 고용계약이 단기라는 점 
등 고용의 한시성을 특징으로 한다(정이환, 2003; 장신철, 2012). 본 연구에서
는 전일제이면서 상용직인 경우를 정규직으로, 시간제이면서 임시직, 일용직인 














Ÿ 1/[{(정규직 EPL지수) + (비정규직 EPL지수)}× 1/2]


















































Ÿ (연령)의 제곱 
성별 Ÿ 0=남성, 1=여성
교육수준
Ÿ 교육수준 0-5점의 서열변수
Ÿ 공식 교육을 받지 않음(0), 최하위의 공식 교
육 이수(1), 초등교육 이수(2), 중등교육 이
수(3), 고등교육 이수(4), 대학교 이상(5)
혼인상태 Ÿ 0=비(非)혼인 상태, 1=혼인 상태 
공공부문 
종사여부
Ÿ 0=공공부문 종사 하지 않음
   1=공공부문 종사 
노조
가입여부
Ÿ 0=노조 가입하지 않음 
   1=노조 가입함 
노동시장 
지위





Ÿ (노동시장 유연성) × (LMPs 지출수준(%))  
Ÿ (노동시장 유연성) × (PLMPs 지출수준(%))
Ÿ (노동시장 유연성) × (ALMPs 지출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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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분석 모형을 구성한다<표 5>. 
먼저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을 위한 모형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구성한다. 다음으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어져 온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개인수준 요
인 및 국가수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서 투입한 Model 1을 구성한
다. 그 후,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독립변수인 노동시장 유연성 및 각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들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노동시장 유연성과 각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를 활용하여 
Model 2, Model 3, Model 4를 구성한다. 끝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변수와 각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Model 5, 
Model 6, Model 7을 구성하여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각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다. 
가. Model 0 :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에서는 종속
변수만을 투입한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모형
적합성을 판단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에서는 개인차원의 1수준 모델
(Level-1 Model)과 국가차원의 2수준 모델(Level-2 Model)을 
한 모형에서 구성한다. 이 때 1수준 모델의 상수항인 B0을 상수가 
아닌 국가수준(2수준) 변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변수로 모델링하
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변수 값에 의해 분석모형의 절편, 
즉 국가별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의 평균적 수준이 달라지도록 한다. 




Y = B0 + R
(Level-2 Model)
B0 = G00 + U0
나. Model 1 
앞서 무조건 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
들을 투입한다. 먼저 Model 1에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는 
국가수준 독립변수 외에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개인수준 변수들을 투입한다. Model 1은 아래와 같다. 
<Model 1>
(Level-1 Model)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위) 
+ R
(Level-2 Model)
B0 = G00 + U0
다. Model 2, Model 3, Model 4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노동
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Model 1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성 변수와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를 투입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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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요소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히 살피
고자 주관적 고용불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 고용
률을 통제변수 차원으로 함께 투입한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
중구조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시장유연성 격차 변수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인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
준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유연
성과 각 복지국가 안전성 변수 별로 모델을 구성한다. 이에 Model 
2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을, Model 3에
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을, Model 4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
위) + R
(Level-2 Model)
B0 = G00 + G01*(노동시장유연성) + G02*(노동시장유연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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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
위) + R
(Level-2 Model)
B0 = G00 + G01*(노동시장유연성) + G02*(노동시장유연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
위) + R
(Level-2 Model)
B0 = G00 + G01*(노동시장유연성) + G02*(노동시장유연
성 격차) + G03*(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 
G04*(고용률) + U0
마. Model 5, Model 6, Model 7  
본 연구에서는 유연안전성 논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안전성 수준
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연구문제3). 따라서 앞서 Model 
2, Model 3, Model 4에서 다룬 노동시장 유연성과 각 복지국가 안
전성 지표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검증해보
고자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각 복지국가 안전성 지표 간의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은 아래 Model 5, Model 6, Model 7과 같
다. Model 5에서는 Model 2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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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전체 지출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며, Model 6에서는 
Model 3에 이어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끝으
로 Model 7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
준 간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Model 5> 
(Level-1 Model)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
위) + R
(Level-2 Model)
B0 = G00 + G01*(노동시장유연성) + G02*(노동시장유연성 
격차) + G03*(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 G04*(고용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
위) + R
(Level-2 Model)
B0 = G00 + G01*(노동시장유연성) + G02*(노동시장유연
성 격차) + G03*(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 
G04*(고용률) + G05*(노동시장유연성×소극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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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설명
Model 0 무조건 모형(Uncoditional Model), 모형적합성 검증 
Model 1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 투입 
Model 2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주관적 고용불안
에 미치는 영향
Model 3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Model 4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Model 5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간 상호작용이 주
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Model 6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간 상호작
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Model 7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간 상호작
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5> 분석 모형 요약  
시장정책 지출수준) + U0
<Model 7>
(Level-1 Model)
Y = B0 + B1*(연령) + B2*(연령의 제곱)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혼인상태) + B6*(공공부문 
종사여부) + B7*(노조가입여부) + B8*(노동시장지
위) + R
(Level-2 Model)
B0 = G00 + G01*(노동시장유연성) + G02*(노동시장유연
성 격차) + G03*(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 
G04*(고용률) + G05*(노동시장유연성×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지출수준) + 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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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모형에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투입하였다. 먼저 
성별, 혼인여부와 같은 더미 변수들은 별도의 센터링(Centering)을 
하지 않고 투입하였다. 그 외 연속 및 서열변수들의 경우 평균을 기
준으로 센터링(centering)을 하여 투입하였다. 센터링이란 변수의 
원래 값을 집단 평균(group mean) 또는 전체 평균(grand mean)
으로 조정하여 주어진 변수의 평균값을 0으로 계산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1수준의 개인수준 변수들은 집단 평균 센터링(group 
mean centering)을 하여 각 국가의 평균으로 조정하였다. 2수준의 
국가수준 변수들은 전체 센터링(grand mean centering)을 하여 각 
변수에서 전체 평균을 뺀 값을 투입하였다. 결과적으로 회귀계수의 
해석은 1수준의 경우 독립변수가 독립변수의 국가 평균으로부터 한 
단위 증가할 때, 2수준의 경우 독립변수가 전체 국가들의 평균으로
부터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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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제1절 기초 통계  
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 
본 연구는 18개 국가의 총 12,106명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14) .
먼저 개인수준 변수들의 양상을 살펴보자면<표 6>, 전체 연구 참
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2세이며, 전체의 51%가 남성, 49%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4.21점으로 고등교육 이수(4점)를 약간 상회한다. 혼인상태인 사람
의 비중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63%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자
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30%로 나타나며, 1년 미만의 계약 또는 문
서화된 계약기간 없거나 또는 시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변수들의 평균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18개 국가들
의 평균 고용률은 69.86%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유연성 격차의 평
균 수준은 0.52이며, 노동시장유연성의 평균 수준은 0.84이다. 18
개 국가의 평균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은 GDP대비 1.83%이며, 그 
중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은 18개 국가 평균적으로 GDP대
비 1.12%를 사용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평균적으
로 GDP 대비 0.71%를 사용하고 있다. 
14) Listwise deletion을 활용하여 결측 자료를 사례별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사례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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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Min Max
개인차원 변수
연령 12106 41.85 11.47 16.00 67.00
연령2 12106 1883.32 965.94 256.00 4489.00
성별(남성=0) 12106  0.49 0.50 0.00 1.00




12106 0.63 0.48 0.00 1.00
공공부문 종사여부
(0=공공부문 종사 하지 않음, 
1 = 공공부문 종사함)








12106 0.44 0.50 0.00 1.00
국가수준
고용률 18 69.86 4.79 61.08 77.20
노동시장유연성 격차 18 0.52 0.89 -1.16  1.95
노동시장유연성 18 0.84 0.86 0.28  3.95
노동시장정책지출수준(%) 18  1.83  1.11 0.29  4.08
PLMP 지출수준(%) 18 1.12 0.72 0.14 2.38
ALMP 지출수준(%) 18 0.71 0.44 0.14 1.69
<표 6>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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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종속변수 기초통계
다음은 종속변수에 대한 국가별 기초통계 결과이다<표 7>. 18개 
국가, 12,106명의 평균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는 0.397점이다. 국가
별 주관적 고용불안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관적 고용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0.480점이다. 다음으로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높은 국가는 독일로 0.476점이다. 일본 및 
한국도 각각 0.451점, 0.472점으로 전체 주관적 고용불안 평균 점
수를 상회한다.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나는 국가는 0.315점인 덴마크이며, 다음으로 주관적 고용불안 점
수가 낮은 국가는 0.333점인 미국이다. 
국가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를 살펴보면[그림 5], 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각각 평균 0.4535와 0.4615로 다른 국가들
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대륙 유럽 국가들이 평균 
0.420점으로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보였다. 북유럽 국가가 평균 
0.364점, 영미권 국가들이 0.362점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주관적 고
용불안 점수를 보였다.







호주 0.380 1017 0.202
캐나다 0.370 486 0.195
뉴질랜드 0.359 771 0.183
영국 0.366 436 0.179
미국 0.333 934 0.202
영미권(평균) 0.3616 3644 0.1922
대륙유럽
벨기에 0.388 708 0.166
프랑스 0.434 888 0.209
독일 0.476 708 0.203
네덜란드 0.389 407 0.173
스위스 0.414 632 0.192
대륙유럽(평균) 0.4202 3343 0.1886
북유럽
덴마크 0.315 820 0.187
핀란드 0.381 550 0.200
노르웨이 0.377 789 0.195
스웨덴 0.383 718 0.178
북유럽(평균) 0.364 2877 0.19
남유럽
포르투갈 0.480 871 0.197
스페인 0.427 486 0.182
남유럽(평균) 0.4535 1357 0.1895
동아시아
일본 0.451 354 0.218
한국 0.472 531 0.165
동아시아(평균) 0.4615 885 0.1915
전체 0.397 12106 0.198
왜도(Skewness) 0.459(s.d=0.022)
첨도(Kurtosis) -0.019(s.d=0.045)









절편   U0  0.04762 0.00227  17 776.943 0.000
개인수준 R 0.19185 0.03681
Deviance -5548.680110
<표 8> 무조건모형의 변량
3. 모형 적합성 (무조건 모형, Unconditional model)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위
계적 선형모형에서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을 한 모형에서 구성하는
데,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변량에서 국가수준
(2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이 유의미하게 존재해야 한다. 위계적 선형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수준 분산의 유의미
성에 대한 카이검증(Chi-squre test)를 수행하고, 집단 내 상관계
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값을 참고하였다. 
<표 8>은 모형적합성 검증을 위한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의 분산 값을 보여준다. U0의 분산(variance)은 국가 간 변
량을, R의 분산(variance)은 국가 내 개인들의 변량을 나타낸다. 주
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수준 분산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 간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F=776.943, p<.001). 이는 전체 주관적 고용불안 점
수의 분산 중 국가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존재함을 가리킨다. 무조건 모형의 모형적합성(fitness)을 
나타내는 Deviance 값은 –5548.680 이다15) .
15) 모형적합성(fitness)란 데이터와 분석모형의 적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추정하는 HLM 분석에서는 모형 적합성을 판정하
기 위해 Deviance값을 활용한다. 비교 모델(comparisom model)에서 dev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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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값은 전체 분산 중 국가수준의 차이가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
내며‘(국가 수준의 분산)/(국가수준의 분산 + 개인수준의 분산)’
으로 계산된다16). 본 자료의 ICC 값은 0.058로, 주관적 고용불안
에 대한 전체 변량의 약 5.8%는 국가 간 차이로 설명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ICC값이 0.05 이상이면 집단 간 변이가 있다고 보며, ICC가 0.05
보다 작더라도 집단 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을 때 다
층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Heck and Thomas, 2009; 송태
민·송주영, 2013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
용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의 국가수준 요인이 개
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1.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
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 Model 1을 통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들
을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 개인수준 
변수로서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혼인상태, 공공부문 종사여
부, 노조가입여부 및 노동시장지위가  주관적 고용불안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먼저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
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005662, p<.01). 
특히 연령의 제곱과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 간 부적(-)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고용불안과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b=-0.000048, p<.01). 이에 대해 De 
Witte(1999) 및 Sverke et al.(2006)는 30대, 40대의 경우 가족 
부양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의 
주관적 고용불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연령이 낮은 경
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높고 자발적 실업이 빈번하게 일어나
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불안 및 근심으로 경험되는 정도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직 및 재취업이 어
렵기 때문에 실업이 더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Fullerton 
and Wallace, 2007; Böckerman, 2004).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관적 고용불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b=-0.010011, p<.01). 교육수준은 인적자원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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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대표적인 대리변수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고용 및 재고
용가능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재고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
문에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Chung and Mau, 
2014; Green, 2009; Näswall and De Witte, 2003). 혼인상태의 
경우, 결혼한 상태인 응답자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결혼하지 않
은 응답자에 비해 낮았다(b=-0.014706, p<.01). 기혼상태인 경
우, 특히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위험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의 주관적 고용불안이 비
교적 낮게 나타날 수 있다(Böckerman, 2004)17). 공공부문 종사여
부에서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에 공공부문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고용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b=-0.031490, p<.01). 공공부문의 경우, 경기변동
에도 노동 감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전성이 크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Anderson and Pontusson, 2007). 
노동조합에 가입한 응답자의 주관적 고용불안은 가입하지 않은 응
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13916, p<.01). 이는 노동조합은 부적절한 해고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고, 고용안전성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기능한
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 바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Anderson and Pontusson(2007)의 분석
에서도 노동조합 가입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17) 한편 이는 배우자 근로유무 및 자녀 수 등과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근로유무 및 자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는데, 하
나라도 결측치가 존재하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위의 두 변수를 고
려하는 경우 이는 전체 사례수를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
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의 국가수준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
이 있기에 국가별 전체 사례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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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는 고용불안이 이미 높은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며 또는 노조의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오히
려 노조가입 근로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Bender and Sloane, 1999). 
노동시장지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정규
직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08370, p<.05). 본 연구에서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되어 
있고 동시에 전일제인 경우를 정규직으로, 그 외 1년 미만의 계약 
또는 문서화된 계약기간이 없거나 시간제인 경우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짧거나 문서화된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실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나아가 실업보험 등 실업자에 대한 주요 사
회보장제도가 주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불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될 수 있다(Vielle and Walthery, 2003; 
Leschke, 2012). 
<표 10>은 Model 1의 변량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후
에도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수준 간 변량(U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811.47714, p<.001). 이는 개인수준 변수
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국가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향적합성을 나타내는 
Deviance 값은 -5719.235023로 Model 0에 비해 줄어들어 모형
적합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Model 2, 3, 4를 통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요 국가수준 요인들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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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
Model 1
b s.e. t-ratio p-value
개인
수준
intercept 0.410869 0.011968 34.330*** 0.000
연령 0.005662 0.001103 5.133*** 0.000
연령2 -0.000048 0.000013 -3.713*** 0.000
성별(남성=0) -0.001887 0.003699 -0.510 0.610








 1 = 공공부문 종사함)








0.008370 0.003848 2.175** 0.029
*: p<.1, ** : p<.05, *** : p<.01








절편    U0  0.04789 0.00229  17 811.477 0.000
개인수준  R 0.18982 0.03603
Deviance -5719.235023
<표 10> Model 1의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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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Model 1을 통해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
된 개인수준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1, 연
구문제 2와 관련한 노동시장 유연성 변수와 각 복지국가 안전성 변
수를 투입하였다(Model 2, Model 3, Model 4). 또한 주관적 고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 주요 국가수준 변수인 고용률
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 문제를 반영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격차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환경의 통제변수 격
으로 투입한 고용률의 경우, Model 2, 3, 4 모두에서 주관적 고용
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낮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b=-0.006684, p<.01; b=-0.007388, 
p<.01; b=-0.005616, p<.01).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시장 내 고용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고
용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18).
본격적으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
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11>. 분석 결과, Model 2, 
Model 3, Model 4 모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18)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거시 경제적 영향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Chung and 
Oosrchot, 2011),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도 함께 살펴보았다(부록1). 분석 결과, 실업률은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신뢰
수준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투입한 경우 실업률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
지고 고용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률이 실업률과 비교하였을 때, 거시 경제적 상황을 더 잘 반
영한다는 논의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률을 거시 경
제적 환경에 대한 통제변수 차원으로 투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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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을 함께 투입한 
Model 2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b=-0.027351, 
p<.05). 노동시장 유연성과 PLMP 지출수준을 함께 투입한 Model 
3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국가에서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b=-0.025770, p<.05). 
노동시장 유연성과 ALMP 지출수준 투입한 Model 4에서도 노동시
장 유연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b=-0.027821, p<.05).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이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한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된다. 한편 노동시장 유
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
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
불안 수준과 부적(-) 관계를 가짐을 논의한 바 있다(Böckerman, 
2004; Clark and Postel-Vinay, 2009; Chung and van 
Oorschot, 2011). 선행연구들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컨대 고용창출 효과와 이
에 따른 고용전망 개선의 효과가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경감시키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schort, 2011; Clark and Postel-Vinay, 2009). 
노동시장의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장기화되는 실업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던 만큼 실
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논의
되어 왔다(OECD, 1997; Andersen and Halvorsen, 2002; Auer 
and Cazes, 2003; Chung, 2005).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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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고 절차가 까다롭고 노동력 조정 비용이 높을수록 이는 고용
주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잠재적 노동력 조정비용을 높여 고용을 위
축시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Boeri, 1999). 따라서 이러한 논
지에서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보호 수준, 소위 경직된 노동시장은 장
기실업과 같은 고용 침체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재)고용 가능성
에 대한 개인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규직 
고용계약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노
동력 조정 비용이 낮고, 법적 보호가 약한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활
용하여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오히려 고용불
안전성이 높은 비정규직 고용계약 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Chung, 
2005; Grubbs and Wells, 1993; Booth et al., 2002). 이러한 측
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실업을 방지
하여 개인에게 취업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단순히 고용률 자체만으로는 고용의 질적 측면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위와 같은 해석들은 여전히 한계
를 지닌다(전병유, 2006). 저임금 일자리 등 근로조건이 낙후된 일
자리들의 양산은 오히려 실업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재고용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관적 고용불안을 높일 수 있는 여지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97년 외환위기 당
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시장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온 결과, 외환위기 직후 7%에 다
다랐던 실업률을 약 3%로 안정화시키는 등 고용창출 성과를 나타
냈다(전병유,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주관적 고용
불안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되며,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증폭
되고 있는 현상은 분석결과와 다소 상충하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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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국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Clark and Vinay(2009)는 노동시장 유연성
과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
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다만 이는 법적 고용보호
가 주관적 고용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완벽한 해답이 아님을 의미하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Clark and Vinay, 2009).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격차의 경우 노동시장 유
연성을 함께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22463, p<.05; b=0.021966, p<.2.443; b=0.022743, 
p<.05). 이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유연성 수
준의 격차가 클수록 해당 국가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록 이는 노동시장 간 분리가 엄격하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중
심으로 한 내부노동시장으로 고용될 전망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직업력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키워 결과적으로 고용불안전성
에 대한 위험부담을 증폭 시킬 수 있다(Scherer, 2004; Gash, 
2008). 결과적으로 앞서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성 수준과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난 노동시장 유연성 격차와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의 
관계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 간의 관계를 이해
하는 것에 있어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 문제를 고려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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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11>는 Model 2, Model 3, Model 4를 통해 복지국가 안전
성 요소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복지국가의 안전성은 GDP 대비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PLMPs) 지출수준(%),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s) 지출수준
(%)의 크게 세 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먼저 Model 2에서 노동시
장 유연성과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을 투입한 결과, GDP 대비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주관적 고용
불안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b=-0.020292, 
p<.01).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을 투입한 Model 
3에서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관적 고
용불안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
관적 고용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b=-0.032197, p<.05). Model 4를 통해 살펴본 결과, 마찬가지
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관
적 고용불안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b=-0.046151, p<.05). 이상의 결과는 복지국가의 안전성 개입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출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및 기존 선행연
구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노동시장 내 존
재하는 다양한 불안정 및 불균형적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지
는 정책적 개입이다. 이는 실업자, 비자발적 실업의 위험에 처한 자 
등 노동시장 내 특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일반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구별 된다(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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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노동시장정책은 주관적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고용불안정 요
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따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PLMPs)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s)으로 구
분되는데, 먼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s)은 실업자 소득보장정
책으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현금지원으로 이뤄진다. 대표적
으로 실업보험, 실업 수당을 들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상태와 소
득 간의 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한 불안
을 낮추는 탈상품화 효과를 가진다(Esping-Andersen, 1990). 따
라서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상태에서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실업에 따른 소득불안정성이 완화되어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Oorschot, 2011).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LMPs)의 목표가 소득안전성 보장에 있다
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은 재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재고용을 촉
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프
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이는 근로자의 재고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업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주관적 고
용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주요한 정
책요인으로서 논의되어왔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arr and Ch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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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 Model 2 Model 3 Model 4





intercept 0.411185 53.459*** 0.411206 54.462***
연령 0.005683 5.152*** 0.005684 5.153*** 0.005679 5.149***
연령2 -0.000048 -3.730*** -0.000048 -3.731*** -0.000048 -3.726***
성별
(남성=0)
-0.001912 -0.517 -0.001910 -0.516 -0.001893 -0.512
교육수준 -0.010018 -7.447*** -0.010018 -7.447*** -0.010018 -7.447***
결혼여부 -0.014960 -3.863*** -0.014969 -3.866*** -0.014915 -3.851***
공공부문
종사여부
-0.031352 -7.626*** -0.031352 -7.627*** -0.031369 -7.630***
노조가입
여부
0.013739 3.199*** 0.013711 3.194*** 0.013744 3.199***
노동시장
지위





고용률 -0.006684 -4.026*** -0.007388 -4.555*** -0.005616 -3.163***
노동시장
유연성
-0.027351 -4.959** -0.025770 -2.901** -0.027821 -2.650**
노동시장 
유연성격차










Deviance -5706.087765 -5707.523798 -5706.111346
*: p<.1, ** : p<.05, *** : p<.01
<표 11>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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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12>은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Model 2, 
Model 3, Model 4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 효과(main effect)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 복지국가 안전
성의 경우, 안전성을 측정한 모든 변수에서 안전성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이어 Model 5, Model 6, 
Model 7에서는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
가 안전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전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표 12>. Model 5에서는 Model 2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전체 지출 수준 간 상호작용
을, Model 6은 Model 3을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 지출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Model 7
에서는 Model 4를 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Model 5에서 노동시장유연성과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수
준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나 노동시장정책지출수준의 주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PLMP 지출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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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Model 6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PLMP 지출수준 각각의 주효과만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LMP 지출수준과 노동시장 유연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Model 7에서는 신뢰수준 90%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0.175702, p<.1).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영향
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이다. Model 7에서는 노동시장 유연
성(b=-0.125003, p<.05)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b=-0.116061,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고용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이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
장 유연성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
인가.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 관계에 대
한 논의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높은 실업률 문제
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OECD, 1997)19).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은 만성적인 실업률 문제에 대한 방
책으로서 함께 강조된 만큼 ‘고용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공
유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수급자의 구직활동과 인적자원 개발
을 지원하여 실업자의 (재)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고용활성
1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활성화 정책(activation)을 매개로 부각되었는데,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건과 함께 고용서
비스,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었다(OECD, 1997; 
European Commiss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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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노동 공급 측면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
성은 반대로 고용 기회가 원활하게 창출되고, 노동 이동성이 보장되
도록 고용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 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은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성과를 가지는 등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
는 것으로 논의하였다(Nickell, 1997; Belot and Van Ours, 
2002; Andersen and Halvorsen, 2002; Auer and Cazes, 2003; 
Chung, 2005). 이는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애
매모호하며, 심지어 실업기간을 높이는 것으로도 지적된 바 있는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대비되는 특징이다(Son and Carica, 2011). 
요컨대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모두 재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즉 노동시장 유연성이 
노동 수요측면을 활성화시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이 적합한 일자리로의 (재)고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면 이는 
고용불안을 낮추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동
시장이 유연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일자리 창출이 역동적으로 일
어날수록 (재)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이 효과적으로 고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Eichhorst 
and Konle, 2006). Son and Carica(2011)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으로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국가들일수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나타난 것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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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 Model 5 Model 6 Model 7





intercept 0.389980 23.310*** 0.402139 24.744*** 0.382388 24.922***
연령 0.005680 5.150*** 0.005680 5.150*** 0.005681 5.151***
연령2 -0.000048 -3.728*** -0.000048 -3.728*** -0.000048 -3.729***
성별
(남성=0)
-0.001957 -0.529 -0.001927 -0.521 -0.001961 -0.530
교육수준 -0.010018 -7.447*** -0.010018 -7.447*** -0.010016 -7.446***
결혼여부 -0.014922 -3.853*** -0.014928 -3.855*** -0.014907 -3.849***
공공부문
종사여부
-0.031331 -7.621*** -0.031346 -7.625*** -0.031343 -7.625***
노조가입
여부
0.013782 3.210*** 0.013781 3.209*** 0.013703 3.192***
노동시장
지위

































Deviance -5701.453462 -5702.255407 -5705.299492
*: p<.1, ** : p<.05, *** : p<.01
<표 12> 유연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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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안전성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의 차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준별 결합이 주관적 고
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노동시
장 유연성 지수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의 평균을 중심으
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a)고(高)유연-고(高)안전, 
(b)고(高)유연-저(低)안전, (c)저(低)유연-고(高)안전, (d)저(低)
유연-저(低)안전으로 국가들을 구분하였다[그림 6]21). 먼저 (a)고
(高)유연-고(高)안전 유형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 ‘유연안
전성’모델에서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노동
시장 유연성이 분석대상 국가들의 전체 평균보다 높고,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지출 수준 또한 전체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 (b)
고(高)유연-저(低)안전 유형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
국, 스위스, 일본이 분류되며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이 전체 국가들
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은 
평균을 하회한다. (c)저(低)유연-고(高)안전 유형에는 벨기에, 프
랑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노동
시장 유연성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대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며, 노르웨이, 스웨덴도 포함된다. 끝으로 (d)저(低)유연-저
(低)안전 유형에는 한국, 포르투갈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노동시
장 유연성의 전체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으로 나타나는 안전성 측면 또한 평균 수준을 하회한다. 
20) p-value : 0.052 
21) 이는 유연안전성의 유형화를 시도한 Tangian(2007)의 연구와 많은 부분 일치
하였다. 다만 Tangian(2007)의 유연안전성 국가 유형화 작업에서는 본 연구에
서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미국,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이 제외되어있다. 스페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유연성 낮음
주: 각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의 평균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의 평균을 중심
으로 고(高), 저(低)로 구분. 노동시장 유연성수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
준은 2001-2005년 평균값을 활용. 
[그림 6] 노동시장 유연성 – ALMP 지출수준(안전성) 국가 유형  
유연안전성 유형 간, 주관적 고용불안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각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의 평균은 
(a)고(高)유연-고(高)안전 유형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b)고
(高)유연-저(低)안전, (c)저(低)유연-고(高)안전, (d)저(低)유연-
저(低)안전 순으로 높았다.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평균 점수의 차
이에 대해 ANOVA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연안전성 국가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F=4.544, p<.05). 추가적인 사후검정을 통해, (d)저(低)유연-저
(低)안전 국가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고(高)유연-고(高)안전 국가보다 
(c)저(低)유연-고(高)안전 국가들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높았


















*: p<.1, ** : p<.05, *** : p<.01
<표 13> 유연안전성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차이 (ANOVA 검정) 
수준이 더 높았다. (b)고(高)유연-저(低)안전 유형은 다른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d)저(低)유연-저(低)안전 유
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저(低)유연-저(低)안전 유형에서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불
안에 노출된다. 노동시장의 낮은 유연성은 높은 고용보호수준을 의
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
라는 점에서 (재)고용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eri, 
1999). 유연안전성 유형별 노동이동성의 특성을 분석한 Muffels 
and Luijx(2004)의 연구에서도 저(低)유연 유형에서 특히 노동이
동성이 낮게 나타남을 논의한 바 있다. 반대로 고(高)유연 유형에서
는 노동 이동성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특히 고(高)유연-고(高)안
전 유형에서는 노동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이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저(低)유연 상태에서 고용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재고
용 가능성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마저 낮은 
저(低)안전 상태는 고용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고용 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부담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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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저(低)유연-저(低)안전 유형에 대칭되는 고(高)유연-
고(高)안전 유형은 유연안전성 모델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모든 유
형에 비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高)유연
-고(高)안전 유형에서 노동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이 활발
하게 일어난다는 Muffels and Luijx(2004) 논의를 참고하였을 때,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안전성, 특히 (재)고용 가능성을 제
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유의미한 제도적 상호작용의 가
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 고용서비
스 등을 통해 실업자 및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재)
고용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에 정책적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노동
의 상향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유연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
음을 나타냄으로써 유연안전성 모델의 실효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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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함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주목하여 이를 유연안전성의 맥락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
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후, 최종적으로 주관적 고용불안
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
전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유연안전성 모델을 실
증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주관적 고용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높
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노
동시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 간의 부적(-)관계에 대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전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주목하였다. 즉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률을 제고하고, 장
기실업의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전망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
다(Anders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schort, 
2011). 한편 고용의 질적 수준이 열악한 가운데 이뤄지는 고용의 
양적 증가는 주관적 고용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는 점
과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는 EPL 지수의 측정방법 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특히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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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본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
차의 경우, 유연성 격차가 클수록 즉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정규직 노동시장에 비해 더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 노동시장 유연성 자체
는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확대
될 때에 이는 오히려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전망을 악
화시키고 주관적 고용불안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노
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으로 해
석해서는 안 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둘러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으로 살펴본 복지국가의 안전성 요
소는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체 노동
시장정책 지출수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지출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고용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복지국가의 고용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수준이 실질적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정책별로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
는 과정은 상이하게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미래의 잠재적 실업상태에서의 소득 불안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재)고용 
가능성 증진에 목표를 가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잠재적 
실업상태에서의 재고용 가능성 및 고용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실업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인 유연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
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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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
안을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복지국가의 안전성 변수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가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불안 요소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보충하고자,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출수준에 대해 각 평균을 중심으로 유연안전성 유형화 작업을 추가
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a)고(高)유연-고(高)안전, (b)고
(高)유연-저(低)안전, (c)저(低)유연-고(高)안전, (d)저(低)유연-
저(低)안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
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
연안전성 모델을 반영하는 (a)고(高)유연-고(高)안전 유형의 주관
적 고용불안 수준이 타 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안전성 모델에 대칭되는 (d)저(低)유연-저
(低)안전 유형은 모든 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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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개인의 주
관적 고용불안에 주목하였다. 주관적 고용불안은 우울수준,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어왔다(Meltzer et al, 2009; Kinnuen ad 
Mauno, 1998; De Witte 2005, Sverke et al, 2002). 특히 주관
적 고용불안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시장 안전
성 등의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찰을 가능케 한다(Clark and 
Vinay,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
한 관심은 다소 미진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결과변수로
서 주로 직장유지율, 근속년수, 이직률 등 객관적 고용불안 지수에 
주목했다(남재량, 2005; 김우영, 2003). 본 연구에서는 심리내적 
요소로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주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
지국가의 노동시장정책이 개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국내 연구의 이론적 관심을 환기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유연안전성 모델에 근거하여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
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
았다. 주관적 고용불안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노동시
장 유연성, 복지국가 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개별적 영
향에 대해서 다루어왔다(Anderseon and Pontusson, 2007; 
Chung and van Oorschot, 2011). 한편 유연안전성 모델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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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이 긴밀한 
제도적 상보성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적 요
인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시장정책으로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안전성 노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나 두 제도 요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
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two-tier reforms of employment 
protection)(Boeri and Garibaldi, 2007)가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란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비해 높은 
현상 즉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이 불균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가리킨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계약 활
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비정규직 및 실업자들로 구성된 외부 노동시
장에서 내부 노동시장으로의 상향 이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고용
전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유연
성의 격차 수준이 큰 국가, 즉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정규직 노동시
장에 비해 더 유연한 국가에서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이 높게 경
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
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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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
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가 클 때, 즉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이 높을 때, 주
관적 고용불안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양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 유연성은 근
로자 개인에게 해고의 위험을 높이는 등 고용불안전성(job 
insecurity)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 창출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고용전망을 개선하고 실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만 근거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로 이어지는 것은 위험하다. OECD의 고용보호
법제지수(EPL)만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의 한계, 횡단
면 분석의 한계, 고용의 질과 같은 제 3의 변수의 가능성 등 본 연
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
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과 연구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보호제도의 안전망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
들의 논의와 같이 높은 고용보호수준이 고용불안에 대한 완벽한 해
답이 아님을 생각해볼 수 있다(Clark and Vinay, 2009). 특히 분
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는 모든 분석 모형에서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노동시
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것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구조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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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유지한 채,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수량적 유연화가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고착화된 국내 노동시장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양재진, 2003; 전병
유, 2006; 황수경, 2003).  
노동시장 유연화의 거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
안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
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효과적으로 고용전망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
(employment security)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해야 
한다. 관련하여 EU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주목
할 수 있는데, EU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실제적으로 근로자에게 고
용기회 확보로 이어지고, 고용불안정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금의 하한선(wage floor)을 구축하여 저임금일자리 발생을 억제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employment security)을 도모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실제적
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기회 확보로 이어지고 고용불안 및 소득불안
의 위험으로 경험되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였다(전병유, 
2006).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단순히 기업의 단기적인 노동조정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이 순기능적으로 경험되도록,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employment security)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안한 정책적 노력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노동시정책 지출수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및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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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모두 주관적 고용불안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정책은 
해고, 장기실업 등 개인에게 위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고용불안전성 
요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불안을 낮추어 고용불안을 경감
시킬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근로자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적절한 일자리의 정보를 알
려주는 등 (재)고용가능성을 높여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출 수 있다. 
한편 국내 노동시장의 안전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은 GDP 대비 0.64%로 이는 
OECD 평균 1.46%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OECD, 2013). 주지
하듯이 실업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고용서비스의 실효성 등, 노동시
장의 안전성 확보는 노동시장 유연성 못지않게 현재 국내 노동시장
에서 개혁되어야 하는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각각에 대
한 국내 노동시장 안전망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실업보험 중심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은 GDP 대비 0.31%로 이는 
OECD 평균 GDP 대비 0.86%을 크게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다
(OECD, 2013). 설상가상으로 실업보험제도의 소득안전망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요하게 제기되
어 온 문제는 실업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이다(유경준, 2013; 김동헌, 
2014; 방하남, 2012). 2015년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주요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평균 80%를 웃도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37.9%, 건강보험 45.2%, 고용보험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으로 가입이 제외되어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 규모 또한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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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적용요건, 수급자격의 기준의 엄격성 등을 기준으로 실업
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국제 비교한 김동헌(2014)의 연구에 따
르면 한국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정도가 가장 높은 축으로 조사되었
다22).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또한 상당히 낮은 편으로, 평균적으로 
순소득대체율이 60%~최대 80%인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51%에 불과하다(OECD, 2007; 채구
묵 2010 재인용). 현 수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임금 근로
자들의 실업에 대한 불안을 높일 여지가 크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소득안전망 기능을 현재보다 확충할 필요가 제기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또한 안전성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 지출수준은 GDP대비 0.33%로 
이는 OECD 평균인 GDP 대비 0.58% 수준을 하회 한다(OECD, 
2013; 김태은 2013 재인용).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들
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1%대가 넘어서
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
로 유연안전성의 대표 모델로 논의되는 덴마크의 경우 GDP대비 
2.26%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할애하고 있다(OECD, 2013).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수준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
기되는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또한 주요 개혁안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들은 
비정규직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실업보험과 같이 사각지
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바
탕을 고용보험제도에 둠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교육훈련과정 및 방식이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저조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이의규 외,2007)23). 
22) 특히 자발적 이직 제재 수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김동헌, 2014).
23) 2015년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직업훈련 경험 비율은 
- 93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재고
용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전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의 고용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현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확충하여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제도적 상호
보완성의 중요성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각 복지국가 안전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 유
연성 간의 긍정적인 제도적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즉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
안을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유
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불안을 완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유연성-복지
국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주관적 고용불안 평균점수를 비
교한 분석결과에서도 유연안전성 모델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저(低)유연-저(低)안전 유형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고용
불안 완화에 대한 유연안전성 모델의 효과성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에 긍정적인 제도적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최근 노동
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포르투갈과 함께 ‘저(低)유연-저(低)안전’ 유형으로 분류
되어 유연안전성 모델의 정반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주관
적 고용불안 수준 또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
전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논의보다는 두 요소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53.3%만이,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보았을 때 43.2% 만이 교
육, 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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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정책적으로 고안되
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는 개혁안에 근로자들은 쉽사리 동의
하기가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수반하는 고용불안전성, 소득불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함께 동일 선상에서 논
의되어야 하며, 복지국가의 안전성 기능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용기회 증진 및 노동의 상향이동 가능
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법제지수
(EPL)를 활용하였다. 이는 고용보호에 대한 법률적인 조항에 근거
하여 전문가에 의해 산정되는 점수이다. 이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노
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러 
방법론적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비판점은 과
연 EPL 지수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다. 즉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호의 수준과 실
제 적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괴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
다(박성준, 2010; Seifert and Tangian, 2007). 관련하여 
Chung(2012)의 연구에서도 EPL로 측정한 국가수준에서의 고용보
호수준과 실제로 기업 고용주들에게서 발견되는 기업수준에서의 고
용보호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보다 현
실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포착할 수 있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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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의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노동시
장 유연성과 주관적 고용불안 간의 관계를 다소 유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국가 안전성 지표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GDP 대
비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안전성을 측정
하였다. 한편 지출수준으로 안전성을 비교하는 것의 주요한 한계점
은 지출 수준이 안전성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태성·성경륭, 2010; Van Oorschot, 2012).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출 규모만으로 안
전성을 비교할 경우 욕구 대비 프로그램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Van Oorschot, 2012).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
로 사회권(social right)에 기반을 둔 지표들이 활용되는데, 
Esping-Andersen(1990)의 탈상품화 지수는 대표적인 사회권 기
반 지표이다. 사회권에 기반 한 지표들은 단순히 지출 수준으로 반
영하지 못하는 복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복지 급여 수급 자
격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비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는 GDP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지출 비중을 활용하였으나 추후 실
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비중 등의 노동
시장정책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요구된다. 
셋째, 횡단면 분석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국제인식조사를 진행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Work Orientation(2005)’자료에 기반을 두고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용률, 노동시장유연성 수준, 노동시장
정책 지출수준 등의 국가수준 변수 또한 2005년 및 2001년에서 
2005년의 평균값들을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의 한계 상, 횡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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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본 연구를 해석하는 데에 주요한 한
계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각 국가수준 변수들이 시간을 
가지고 주관적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을 급격하게 유연화한 시기 직후에는 주관적 고용불
안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률
을 높이는 효과가 개인들에게 경험되고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노동
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본 분석 자료의 한계 상 논의할 근
거를 얻질 못했으며 이 부분을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기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해당 
국가의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지나, 동시에 국가와 개인 간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이론적,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분석에 담지 못한 노조조직률, 기업 규
모 등 국가수준 내지는 기업 수준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
서 추후 국가와 개인 수준 간의 영향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국내 조사 및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제언한다. 주관적 고용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논의해왔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노동
시장 유연화를 둘러싼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관적 고용불안은 주시할만한 변수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내 주요 사회조사에서는 아직까지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심도 
있게 다룬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에 국내 임금근로자들이 경
험하고 있는 고용불안수준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저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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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등에서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어 장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시기별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 등이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종단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내 임금근로자의 주관
적 고용불안 수준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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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 Model 2 Model 2-1 Model 2-2





intercept 0.411185 53.459*** 0.411116 41.786*** 0.411139 51.791***
연령 0.005683 5.152*** 0.005681 5.150*** 0.005679 5.149***
연령2 -0.000048 -3.730*** -0.000048 -3.728*** -0.000048 -3.726***
성별
(남성=0)
-0.001912 -0.517 -0.001928 -0.521 -0.001893 -0.512
교육수준 -0.010018 -7.447*** -0.010008 -7.440*** -0.010018 -7.447***
결혼여부 -0.014960 -3.863*** -0.014903 -3.847*** -0.014915 -3.851***
공공부문
종사여부
-0.031352 -7.626*** -0.031509 -7.663*** -0.031369 -7.630***
노조가입
여부
0.013739 3.199*** 0.013783 3.203*** 0.013744 3.199***
노동시장
지위





고용률 -0.006684 -4.026*** -0.006687 -3.114**
실업률 0.009515 1.880* -0.000010 -0.002
노동시장
유연성








-0.020292 -3.767*** -0.027103 -2.517** -0.020292 -2.354**
Deviance -5706.087765 -5700.067782 -5695.441788
*: p<.1, ** : p<.05, *** : p<.01
<표 14> 실업률 변수 추가 분석 
[부록] 실업률 변수 추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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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lexicurity’ on
Subjective Job Insecurity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welfare state’s security level-
Cho, Hyo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lexicurity, which is the term combin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has been raised as the key social policy strategy 
issue among s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issues. While labor 
market flexibility has increased the issue of job instabilit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ctual degree of increase in job insecurity caused by 
labor market flexibi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welfare state’s 
institutional context. This is well reflected in the ‘flexicurity’ model, 
which is considered to be a successful mechanism that alleviates labor 
market insecurity while increases labor market flexi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flexicurity at the micro level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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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how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moderates the effec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self-perceived job insecurity. For analysis, the 
study uses two sets of data constructed in multi-levels;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country level.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s ‘Work Orientation’ module in 2005 was used for the 
individual level data and the OECD database was used for the 
country-level data. Consider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data, where 
each individual level data is nested within country level data,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was appli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effec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on subjective job insecurity, workers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labor market flexibility show a lower level of individual 
subjective job insecurity. The high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can result in longer unemployment duration and hinder 
employment opportunities. However, considering some methodological 
limitations, such a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imit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index in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contrast to the effec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itself, the gap 
between labor market flexibility of regular contract workers and 
temporary contract workers showed the opposite effect on subjective job 
insecurity. Countries where the gap of labor market flexibility is high, 
meaning employment protection is relatively higher for the regular 
workers compared to the temporary workers, workers feel more job 
insecurity on average. Under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where 
labor market flexibility is more targeted to temporary worker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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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difficult for temporary workers to move into regular contracts. 
The cost of being unemployed is also high for regular workers since it 
is difficult to enter the job market of regular contracts. 
Second, regarding the effect of welfare states’ social security level,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xpenditure on labor market programs 
(LMPs), passive labor market programs (PLMPs)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s) on the level of subjective job insecurity. All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 program expenditu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level of subjective job insecurity. Countries 
where the expenditure level of labor market program is high, workers 
felt a lower level of job insecurity on average. To specify, PLMPs that 
provide an insurance of income maintenance for workers can alleviate 
worker’s concern about income insecurity in the case of getting laid 
off. ALMPs, which provide job search service training in order to 
promote workers’ employability, can lower work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Regard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ocial security level, only ALM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subjective job 
insecurity (p<0.1). In countries where the amount of ALMPs 
expenditure is large, the size of a negative coefficien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subjective job insecurity becomes larger. This implies 
that ALMPs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interact positively in easing 
subjective job insecurity. The OECD highlighted ALMPs together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to combat the issue of long-term unemployment. 
ALMPs promote the employability of workers and unemployed people; 
which is the similar goal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o rai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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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rate. If the labor market is flexible, it can stimulate job 
creation and the goal of ALMPs can be better achieve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 of flexicurity on the level of 
workers’ subjective job insecurity by classifying countries according to 
average level of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xpenditure level of 
ALMPs. The study found a meaningful association between the 
flexicurity model and the lower level of subjective job insecurity. This 
result implies that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ALMPs can have 
positive interaction effects for reducing subjective job insecurity. For the 
policy implication, the role of labor market programs, especially 
ALMPs, is important in the era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study has some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at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future research. First, the causalities of correlations 
between labor market flexibility,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level of 
subjective job insecurity cannot be fully established. To clarify the 
mechanisms, using longitudinal data is recommended. Furthermore, other 
various levels of factors, not only country-level but also corporate 
levels of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he second potential limitation 
is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EPL index has been criticized 
for its reliability in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since it is 
restricted exclusively to the legal framework.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Keywords : Subjective job insecurity, Flexicurity, Labor market 
flexibility, Labor market program, Passive labor market 
programs(PLMPs), Active labor market programs(ALMP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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